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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피드백이론과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을 결합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정책의 변동 과정을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 법 제정이 발생시킨 해석효과와 자원효과는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름 전반에서 작동하였으며,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세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해석효과는 정책변동의 방향에, 자원효과는 이러한 변동이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영향을 끼쳤다. 반복된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실패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제도

적 책임의 문제로 재해석하게 하였고(해석효과), 기존 법률이 부여한 감독 권한과 정보자원

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중심으로 한 대안이 구체화되었다(자원효과).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제

도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정책의 후퇴가 아니라 강화로 전환된 조건에 주목하였다. 정책 

실패의 원인이 규제의 과잉이 아닌 미비로 해석되었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연합

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대안 설계의 자원이 감독당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 정책의 강

화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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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금융시장은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핵심 축으로서 기능한다. 현대인은 누구나 금융소비

자로 살아가며, 이는 금융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금융시

스템의 복잡성 및 상호연결성 증대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 및 

이사회의 배임⋅횡령 행위가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영향 및 피해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건전성 강화 필요성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감독 강화를 위해 기존 회계⋅감사 분야의 내부통제 개념이 금융권에서도 리

스크관리 차원에서 대두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저축은행 사태(’11년),1) KB 사태

(’14년)2)가 발생하는 등 부실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로 인한 금융사고 문제가 발생하면

서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경영 통제기구의 위상 강화 및 리스크관리⋅내부통제 등 투명

성 강화를 위한 통제 기구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업의 지배구조

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2016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통제 강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의 유형이 갈수록 대형

화되며, 다양해졌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각각 1

조 6천억원, 5천억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대규모 금융사건이었다(동아일보, 2023). 

그 이후에도 대규모 횡령 사고 등이 지속됨에 따라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매

년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지적과 주문이 계속되었다. 즉, 금융사고가 끊

이지 않는 현상에 대하여 단순히 개인의 부패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의 인식과 제

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23년 말 임원의 책임 범위를 규정한 책무구조도 

도입 및 이사회 감독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본 연구는 일견, 금융 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으로 보이는 이러한 정책 변동과

정을 단일 제도나 사건이 아닌 내부통제라는 관리 원리가 어떠한 정책과정을 통해 법

제화되고 강화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2023년 개정의 핵심 제도인 

책무구조도의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사회 감독 강화 및 임원 신분제재 등 

여타 개정 내용은 책무구조도와 연동되는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다룬다. 기존의 내

부통제 및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는 금융권에서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이나, 주

1) 다수 저축은행에서 감사위원회⋅상근감사의 경영진⋅이사회에 대한 견제기능 유명무실화

2) 불투명한 CEO 선임 과정으로 인해 이사회 내 갈등 및 지배구조 리스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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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학적 관점에서의 쟁점과 개정 방향,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장윤제, 2024; 최현정, 2023; 정준아, 2023; 김준철⋅김태진, 2024; 원동욱, 

2018). 이러한 논의 선상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은 대형 사건이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단발적 대응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왜 지배구조 규제가 반복적으로 강

화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즉, 금융분야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법이 제정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왜 특정 시점에 개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변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어려웠

다. 그러나 법⋅제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강화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정책 피드백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영

역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복지 정책은 재정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의 논리가, 환경 정책이 성장과 규제의 논

리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볼 때, 지배구조법 개정은 경영 자율성과 금융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한 공공성이 충돌하는, 정부와 시장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정부가 시장에 어

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지

배구조법 개정은 정책 갈등과 제도화 과정을 정책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에 적합한 관

측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배구조법 개정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피드백이론과 다중흐름모형

을 적용하여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과정으로서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개념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정책 변동 과정이 주로 

하나의 모형을 통하여 단선적으로 분석되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정책이 어떤 

피드백을 통하여 강화 또는 약화되고 이것이 어떻게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과 결합

하여 정책의 창을 열고 정책이 변동되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동학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정책피드백이론은 정책이 축적되는 장기구조는 규명할 수 있

지만 제도화 순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왜 그 시점에 법 

개정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반복된 금융사고와 기존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논의들

이 어떠한 정책피드백 과정을 거쳐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제도적 수요를 축적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정책환경 속에서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정책 

흐름(policy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책무

구조도 도입을 포함한 지배구조법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왜 기존의 내부통제 강화 논의가 특정 시점에서 법 개정이라는 정책변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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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졌는가를 연구문제로 한다. 특히, 최근 ESG 경영 강화 및 투자자 보호, 내부통

제 책임 강화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법 개정 사례를 정책 이

론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단일 입법 사례를 넘어 금융산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어떻

게 축적되고 가능했으며 제도화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정책학적 함의를 제

공할 수 있다. 이하 본 연구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은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을 기준으로 표기하며, 이후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는 2024년으로 구분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책피드백(Policy Feedback Theory) 이론

정책피드백 이론은 “새로운 정책이 새로운 정치를 만든다(new policies create a 

new politics)”는 샤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 1935)의 주장에 이론적 바탕을 두

고 있다. 정책피드백이론은 기존의 정책이 정책 대상집단 및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참

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와 기제에 주목한다

(Béland et al., 2022; Pierson, 1993; Mettler & SoRelle, 2018; Schneider, 

Ingram, & deLeon, 2014). 위 이론에 따르면, 기존의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정부의 역량과 관료들의 정치적 학습(political learning), 그리고 특정 사회문제를 둘

러싼 이해집단의 범위와 유인 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래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 정

의(problem definition)와 의제설정의 방향을 제한하고 규정한다(Mettler & SoRelle, 

2018).

정책피드백 이론은 “정책 형성은 기존의 정책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역사

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적 접근과 맞닿아 있다(Mettler & SoRelle, 

2018; Pierson, 1993; 강미리 외, 2023). Pierson(1993)은 기존에는 주로 ‘종속변수’

로 여겨졌던 정책결과를, 향후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볼 필요성을 

주장하며(이홍범⋅이시영, 2024), 기존 정책이 자기강화 피드백 과정(self-reinforcing 

feedback loops)을 통해 미래의 정책 결정에 경로의존적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였다(배지

윤, 2026). 반면, Jacobs & Weaver(2015)는 자기 약화 정책피드백(self-undermining 

policy feedback)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정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적⋅정치적 영향을 받으면서 그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정종

원 외, 2020). 한편, Weaver(2010)는 기존정책이 초래하는 긍정적 피드백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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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피드백 효과(negative feedback effects)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였다. 초기 정

책 피드백 연구는 정책 환류가 대중의 참여 행위에 자기 강화 효과를 나타내거나

(Pierson, 1993) 또는 자기 약화 효과(Wlezien & Soroka, 2012)를 나타내는지에 중

점을 두고 역사적 발전 경로를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임소현 외, 2025). 

한편, 정책은 이해관계자에게 일정한 자원을 갖게 함으로써 또는 해석적 프레임

(interpretative frame)을 형성하게 하여 정치적 태도와 행태를 변화시킨다(Pierson, 

1993; Mettler, 2002). 정책피드백이론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은 해석효과(interpretative 

effect) 와 자원효과(resource effect) 등 2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Pierson, 1993; 

Mettler, 2002).

먼저 해석효과의 관점에서 정책은 고유한 정책 설계를 통해 정치공동체의 규칙과 

절차, 정책 집행 방식, 시민권(citizenship)의 범위 등을 설정함으로써 정치공동체를 

인식하는 개인의 해석적 틀을 형성한다. 정책의 “해석효과”는 정책 대상집단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정책 설계나 규정, 절차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강미리 외, 

2023). 슈나이더와 잉그램(Schneider & Ingram, 1993)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는 정

책 대상집단이 보유한 사회적 권력의 수준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대상집단을 네 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며, 이에 따라 정책의 논거와 정책수단이 달라진다. 사회적 권력이 

높고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기여집단(advantaged)에 대해 경제적 유인이나 설득과 같

은 비강압적 수단이 활용되는 반면, 사회적 권력이 낮고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일탈집

단(deviants)에 대해서는 강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수단이 적용된다(정종원 외, 2020). 

특히 정책은 대상집단에 따라 상이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기여집단에게는 정부의 존

중을, 의존집단(dependents)에게는 동정과 보호를, 일탈집단에게는 비난과 배제를 전달

한다(정종원 외, 2020). 이러한 차별적 표상과 메시지는 대상집단의 정부 인식과 정치적 

효능감에 서로 다른 방식의 정치적 학습(political learning)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집

단 간 정치참여의 격차로 나타난다(Schneider & Ingram, 1993; 정종원 외, 2020). 

한편, 자원효과에 따르면 정책은 개인에게 일정한 자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치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을 낮추고 정치효능감을 제고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한다(Pierson, 

1993; Mettler, 2002; Mettler & Welch, 2004; Dokshin, 2024; 정종원 외, 2020). 

구체적으로 정책의 설계와 집행 방식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자

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개인⋅조직의 정책 참여 역량과 권력 수준에 차이를 발

생시키며, 그 결과 정치참여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자원효과를 낳는다(Pierson, 

1994; Campbell, 2003; 임소현 외, 2025; 정종원 외, 2020). 즉, 정책과정에서의 자

원 배분은 정책 대상집단의 사회적 연결망이나 경제적 지위와 같은 시민의 자원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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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쳐 참여를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자원효과”를 초래한다(강미리 외, 2023). 

이러한 정책피드백의 메커니즘은 개인 시민뿐 아니라, 정책을 반복적으로 집행하고 

해석하는 조직과 제도 행위자에게도 축적될 수 있다. 정책은 단순히 태도 변화를 유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위자들이 정책 문제를 인식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피드백 이론의 자원효과와 해석효과를 조직

과 제도 행위자의 정치적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이론적 바탕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배구조법 개정은 기업과 감독기구에게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

로써, 제도 행위자의 행동 가능성과 전략 선택의 범위를 재구성하는 자원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또한, 지배구조법 개정은 내부통제 실패를 ‘불가피한 경영 리스크’가 아

니라 ‘책임져야 할 제도적 실패’로 재구성함으로써, 기업과 감독기구의 해석적 프레임

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정책피드백 이론을 적용한 선행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 정책과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정 정책이 시민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인 단위로 분

석해왔다(Rhodes, 2015; Hopkins & Parish, 2019; 정종원 외, 2020). 그러나 최근 

정책이 시민 개인의 행태뿐만 아니라 조직 단위의 행태를 분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Schmid, Sewerin, & Schmidt, 2020; 권연이, 2019). 

한편, Béland et al.(2022)은 정책환류 연구에서 제시한 피드백의 인과기제와 영향

을 종합하여 정책이 시행된 뒤 다시 어떤 경로를 통해 정치⋅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인과기제(causal mechanisms)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즉, 기존 정책이 경

제⋅정치⋅인식⋅재정⋅행정이라는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 환류 효과를 만들어내며, 

그 결과 정책이 스스로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Weaver(2010)는 정책 체제가 정치적⋅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강력

한 부정적 피드백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Patashnik & Zelizer 

(2013)는 정책피드백이 정책 자체의 내부적 속성뿐만 아니라 수혜집단의 이해관계, 정

치적 환경과 정책결정자의 전략적 목표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됨을 규명하였다. 

또한, Oberlander & Weaver(2015)의 연구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을 사례로 분석하며, 위 법이 제정 이

후에도 불안정한 이유를 정책 피드백이 오히려 대중 지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

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효과는 당파적 분열이라는 정치적 맥락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

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이해관계자 및 정책의제 등의 사회정치적 효과

와 행정적 효과, 재정적 효과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 환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Schmid & Lumsden(2023)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에서 먼저 도입된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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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원제도의 성과가 행위자들의 인식을 바꾸고(해석효과) 새로운 지지 세력을 키워

(자원효과), 이후 국가 전력계획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음

을 밝혔다. 이들은 이를 규제 수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상향적 순환(ratcheting 

up)으로 설명한다.

국내에서 정책피드백을 적용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권연이

(2019)는 일본의 NPO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온 메커니즘을 정책의 자원효과를 

통해 설명하였다. 특히, 일본에서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정책에 영향력을 형성하고 긍

정적 피드백을 형성하여 정책 변화의 요인이 됨을 밝혔다. 정종원 외(2020)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개인에 대한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승윤(2020)은 보육정책 

중심의 사회투자정책이 선거 전후에 긍정적 정책환류(policy feedback)를 거쳐 어떤 

유형으로 변화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김태은(2011)은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변화를 긍정

적 환류와 부정적 환류에 따라 이루어진 변화로 설명하였다. 주지예⋅박형준(2019)은 

동물보호정책의 변동 요인을 정책피드백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면서 기존 정책의 자원

효과와 집행 차원의 해석효과를 통해 시민참여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동물보호⋅복지

의 선택적 적용에서 보편적 적용 및 확대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정책피드백 연구는 자기강화와 자기약화를 정책의 지속과 

후퇴에 각각 대응시켜 온 경향이 있으나, 자기약화가 곧 정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berlander & Weaver(2015)는 자기약화 피드백이 정책변동의 충분조건이 

아니며 그 결과는 양극화와 같은 매개요인과 제도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즉 부정적 피드백이 어떤 조건에서 후퇴가 아닌 강화로 전환되는지는 여전히 규명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두 효과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 정책의 실패가 규제의 과잉이 아니라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될 때 부

정적 피드백은 강화의 방향으로 작동하며(해석효과), 제도적 자원이 어느 행위자에게 

축적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요구가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달라진다

(자원효과). 이러한 관점은 두 효과를 각 흐름에 배타적으로 대응시키기보다, 세 흐름 

전반에서 작동하는 기제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킹던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은 1984년 미국의 건강보험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처음 소개된 이래, 교육, 보건복지, 국방, 문화정

책 등 다양한 공공정책 영역에서 정책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 정책 변동 과정을 설명

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이론적 틀이다(Zahariadis, 2014; Raw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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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 2016; Galligan & Burgess, 2005; 김민경⋅윤아영, 2021). 

다중흐름모형은 Cohen, March & Olsen(1972)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에 기반한

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ies)’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다양한 문제와 대안이 있는 쓰레기통으

로 본다. 조직에서 ‘문제(problems)’, ‘참여자(participants)’, ‘해결(solutions)’, ‘선

택의 기회(choice opportunities)’가 마치 쓰레기처럼 떠다니다 우연한 촉발 기제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다(Cohen et al., 1972; 김주경⋅현재

은, 2014에서 재인용). 두 모형은 공통적으로 정책의제설정 과정이 예측 불가능한 비

합리적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으나(정정길 외, 2020; 최성락⋅박민정, 2012; 

Zahariadis, 2003), 쓰레기통 모형이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반면, 다중흐름모형은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가(policy entrepreneurs)의 역할을 중

요하게 강조한다(장현주, 2017; 신아름, 2023). 또한, 정책의 길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결정의 영향요인으로서 사전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석틀로

서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Rawat & Morris, 2016; 이주원⋅오범호, 2023).

이 모형은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의 세 가지 흐름과 ‘정책의 창(policy window)’, ‘정책선도가

(policy entrepreneurs)’를 핵심 개념으로 하며(Jones et al., 2016), 이들 세 가지 

흐름이 특정 시점에서 점화계기(triggering event)를 통해 결합할 때 ‘정책의 

창’(policywindow)이 열리고, 이때 정책선도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책 변화

가 가능하다고 본다.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의 구체적인 개념과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의 흐름

문제의 흐름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 중 특정 문제가 국민 또는 정책결정자의 주목을 

받아 긴급한 현안(pressing problem)으로 공적 문제화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Kingdon, 2011; 김민경⋅윤아영, 2021, 재인용). Kingdon(2003; 2011)에 따르면, 

문제의 흐름은 대표적으로 사회지표의 변화, 초점 사건(focusing event)이나 위기, 기

존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과 함께 강한 상징적 사건 등의 하위요소

로 구성된다. 인구통계나 실업률과 같은 지표는 단순히 사실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정

책결정자들의 해석적 요소가 중요하며(최성락⋅박민정, 2012), 대규모 국가적 재난과 

같은 사건이나 기존 정책에 대한 피드백 등이 문제의 흐름을 구성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문제가 정책결정자들에게 명확히 인식될 경우 정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의제화되지 못하고 소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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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 1984). 따라서 문제의 흐름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나 새로운 

정책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신아름, 2023).

2) 정책의 흐름

정책의 흐름은 정책공동체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통

해 가능한 대안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다(신아름, 2023). 이 흐름에서는 정책공동체와 

구조 및 그 안에서 논의된 대안과 선택의 과정 등을 강조한다(Herweg, Zahariadis, & 

Zohlnhöfer, 2022). 킹던(Kingdon)은 정책의 흐름의 영향요인으로 정책공동체의 존

재 여부 및 분화 수준, 정책 선도가의 활동과 정책이익집단의 개입 등이 제시된다(한

용길⋅정지원, 2025). 특히, 정책공동체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

해 정책 아이디어의 생산 및 유통과 확산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전

문가 집단이 행정부의 직업 관료, 의회 및 이익집단들과 정책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책 

대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책대안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넘어 기술적 실현 가

능성(technical feasibility), 정책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치 수용성(value acceptability), 

예산적 제약 등 자원의 적절성, 대중과 정치권의 수용 가능성 및 수용 태도 등에 따라 

소수의 대안만이 선택되어 실제 정책으로 발전된다(Zahariadis, 2019; 이순남, 2004: 

265). 

3) 정치의 흐름

정치의 흐름은 정책의제 설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흐름으로(한용길⋅정지원, 

2025; 이주원⋅오범호, 2023; 김태헌⋅배관표, 2024) 정책의 수립과 채택에 영향을 미

치는 정치적 환경이자 정책의 제도적, 문화적 맥락을 의미한다(정정길 외, 2020). 정치

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national mood), 행정부 교체(changes of administration), 

이익집단 활동(interest group pressure campaigns), 정당의 의석 수 변화(changes 

of ideological or partisan distributions in Congress),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이념

과 가치관, 선거 결과(election results) 등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Kingdon, 2011; 

Kingdon, 1984). 국가적 분위기는 정책문제와 관련된 이슈⋅가치⋅대응방안 등에 대

해 대중이 전반적으로 가지는 선호를 의미하는 한편, 이익집단의 활동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조직적 압력 행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은 다른 흐름들과 달리 정책 외부의 사건이나 정치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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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김윤경⋅김선형, 

2018). 또한, 정책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어 이에 적합한 정책 대안이 있더라도, 정치

적 흐름이 이에 부응하여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정책의 채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따

라서 정치적 흐름은 문제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과 함께 정책의 창 개방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정책의 창과 정책선도가

킹던에 따르면, 이 세 가지 흐름은 독립적으로 흘러가다가 정책선도가에 의해 일정 

시점에 ‘결합’하게 되는데, 이를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린 것으로 표현하

며, 이는 정책 참여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대안을 실현하거나 관심 문제에 대한 정

책결정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는 일시적 기회의 시점을 의미한

다(Kingdon, 1984; 이순남, 2004). 이 때, 정책선도가는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통해 

문제와 정책, 정치의 흐름을 결합하는 핵심 행위자로 역할한다(한용길⋅정지원, 2025). 

정책선도가는 정책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점을 포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대안

이나 이슈를 정책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고 반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Kingdon, 1984). 이들은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로서 고위관

료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포함하며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점에서 정책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전문성, 권력, 시간

과 비용, 다양한 네트워크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목적 달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정책의 창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닌, 평소보다 새로운 정책이나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짧고 일시적인 기회로 볼 수 있다(Solecki & Michaels, 1994; 

Zahariadis, 2014; 최성락⋅박민정, 2012; 장현주, 2017). 따라서 짧게 열린 정책의 

창의 순간에 정책선도가의 대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비용, 주요 의사결정자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 전략 등의 요소가 중요하다. 정책선도가는 정책 중개자로서 프레

이밍과 협상, 상징 및 프레이밍 등을 활용하여 정책의 창을 여는 역할을 한다

(Zahariadis, 2007: 장현주, 201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금융 분야 또는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

형을 적용한 선행연구와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Ribeiro(2020)는 브라질의 국가 

금융교육 전략 수립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기구(OECD)를 중심으로 금융교육과 금융

포용의 중요성에 대한 권고가 있었지만, 이것이 곧바로 각국 정부의 정책 의제화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며, 세 가지 다중흐름의 결합과 정책선도가의 전략적 개입 속에서 금

융 정책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Saurugger & Terpan(2016)은 유럽의 경제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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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위기에서의 두 차례 정책변화를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하며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넓을수록, 그리고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s)들의 연합이 더 

응집적일수록, 이들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범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하

였다. Mena Aguilar(2025)는 멕시코의 조세개혁을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과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통해 분석하며 상호 

공유된 핵심 신념(core beliefs)에 대한 강한 헌신보다 정책혁신가들이 기회의 창

(window of opportunity)을 활용해 전략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더욱 설명력을 가

짐을 주장했다. 또한, Øvald(2024)는 노르웨이의 석유기금에서의 윤리적 투자가이드

라인이 정책으로 발전된 사례를 분석하며 그동안 다중흐름모형 분석에서 충분히 주목

받지 못했던 문제 흐름(problem stream)과 정책 흐름(policy stream)의 변화가 갖는 

중요성을 규명한 바 있다.

한편, 국내 문헌은 금융 분야 또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연

구는 많지 않은 관계로 법률 개정에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을 분석한 허만형⋅정주원(2012)에 따르면, 정책의제

형성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서와 정책형성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서의 정책중개인이 동

일하지 않았음을 제시하였다. 김준호(2017)는 IPTV법 개정 과정을 분석하며 일부 흐

름만 합쳐질 경우에 의제 설정은 가능하지만 정책 결정에 이르지는 못하고 세 가지 흐

름이 모두 결합되는 경우에만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정치의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준서(2023)는 데이터3법 개정 사례를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며 총 

두 번의 정책의 창이 열렸지만 첫 번째 창에서 정책혁신가의 부재로 정책화되지 못하

였으나, 두 번째 정책의 창에서 입법부 내부의 정책혁신가의 역할로 정책이 형성되었

음을 규명하며 정책 혁신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박진우⋅조광래(2022)는 수정된 다

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하여 기업도시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여 정책형성의 단계에

서는 문제, 정책, 정치의 강력한 결합 속에서 전경련이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정책결정 및 집행단계에서는 세 가지 흐름의 느슨한 결합 속에서 관료인 국토해

양부가 정책의 창을 열어 정책변동을 주도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빈(2021)은 

2019 교원지위법 개정 과정을 다중흐름모형과 Boswell & Rodrigues(2016)의 정책

집행 시나리오 모형으로 설명하여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가의 역할

로 교원지위법 개정이 강압적, 합의적 집행 시나리오로 개정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종합해볼 때, 다중흐름모형은 한국의 지배구조법 개정 과

정을 파악 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다중흐름모형은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을 종합하여 다루기 때문에 정책 형성의 환경과 그 안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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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흐름에 따른 종단적 변화를 규명하는 데에도 유용

하다(Zahariadis, 2019; Cairney & Jones, 2016; 신아름, 2023). 지배구조법 개정

은 정부와 국회,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정책혁

신가의 행위와 정치적 계기의 포착 여부에 따라 정책화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은 이러한 모호성과 복잡성,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

용한 틀로 볼 수 있다. 

3.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제에 관한 선행연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내부통제 규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기별로 세 갈래로 축

적되어 왔다.

첫째, 2016년 법 제정 직후에는 법률의 체계와 시행상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김병연, 2016; 박영준, 2015; 심인숙, 2016). 손영화(2016)와 김홍기(2015)는 이사회 

감독기능과 사외이사 독립성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지배구조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정

영철(2016)은 시행 초기의 법리적 쟁점과 시행령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을 내놓았다. 

둘째, 2019년 DLF 사태 이후에는 반복된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근거의 불명확성을 

다루는 판례평석 및 법리 연구가 이어졌다(노종화, 2022; 송옥렬, 2022; 윤승영, 

2022; 김경일, 2023). 이들 연구는 대체로 2021년 판례(2020구합57615)로 대표되는 

제재 근거 공백의 법리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었으나, 이러한 공백이 왜 특정 

시점에 입법적으로 해소되었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셋째, 2023년 개정 이후에는 책무구조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설계와 실효성을 평가

하는 연구들이 다수 나타났다(정준아, 2023; 최현정, 2023; 장윤제, 2024). 김준철⋅

김태진(2024)에 따르면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김소

연(2024)과 유광재 외(2025)는 영국⋅호주의 선행 도입 사례에 근거하여, 책무구조도

가 사후적⋅개별 책임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사건 은폐 유인을 키우고 사전예방 기능

이 약화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각 시기별로 지배구조법 및 책무구조도의 법적 성격과 제도설계

상 한계를 규명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2016년 제정에서 2023년 개정에 이

르는 과정을 하나의 정책변동으로 보고 그 변동이 어떤 정책과정을 거쳐 특정 시점에 

특정 형태로 귀결되었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정책피드백이론과 다중흐름모형을 결합하여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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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2016년 지배구조법 제정은 이후의 정

책과정에서 해석효과와 자원효과를 발생시켰고, 이 두 효과는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름 전반에서 작동하였다. 즉 두 효과는 특정 흐름에 배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

라 세 흐름을 가로지르는 기제이며, 각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세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축적된 피드백을 배경으로 세 흐름이 정책선도가의 역할과 결합하면

서 정책의 창이 열리고 2023년 개정이라는 정책변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저자 작성

※※ 정책 t가 다시 정책 t-1로서 후속 피드백의 기점이 된다



140 ｢정부학연구｣ 제32권 제2호(2026)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지배구조법 제정 이후 2023년 개정에 이르는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지배구조법 개정 사례이며 정책피드백 현상이 상대적으로 뚜

렷하게 관찰될 수 있는 사례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금융 규제는 반복된 사고와 제도 

실패가 누적되며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대표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책피드백 이

론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관찰하기에 유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금융 규제와 유사하게 누적적⋅반복적 성격을 지니는 규제 정책 영

역에 우선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2014년 KB 사태 역시 2016년 지배구조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문제

의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2016년 제정은 이미 그 이전의 정책 실패에 대한 

피드백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간적 범위를 2016년 지배구조법 

제정부터 설정한 것은 이러한 선행 피드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법이라는 

단일 법률 내에서 제정부터 2023년 개정까지 이어지는 피드백 순환을 추적하는 데 분

석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은 입법절차가 완료된 시점인 본회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이후 감독규정 정비 등 집행 단계와 구분하기 위한 구분이다. 특히 

내부통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2019년 DLF 사태 이후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정책피드백이론의 해석효과와 자원효과, 그리고 다중흐름모형의 

문제⋅정책⋅정치의 흐름 및 정책의 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정책 형성 및 입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법률안, 국정

감사 자료, 주요 언론기사, 시민단체 논평, 판례 및 연구보고서 등 성격이 다른 복수의 

자료원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특정 자료원에 대한 편향적 의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

다.3) 수집 자료의 규모와 유형은 <부록 1>과 같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3) 언론기사는 2026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네이버 및 구글 검색엔진을 통해 ‘지배구조법 개
정’, ‘국정감사 지배구조법’,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금융사고’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였으

며, 검색 결과 상위 노출된 기사 중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고 정책 당국⋅국회⋅업계 관계
자의 발언이 직접 인용된 기사를 우선하여 선별하였다. 매체 구성은 종합일간지보다는 연합
뉴스 등 통신사와 경제⋅금융 전문매체(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아시아

경제, 헤럴드경제, 더벨, 비즈워치, 인베스트조선 등)가 중심이 되었으며, 정부 공식 발표자
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시민단체 자료(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를 함께 활용하였다. 이
는 지배구조법 개정과 같은 금융 규제 정책의 경우 종합일간지보다 금융⋅경제 전문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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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 검토한 건수가 본문에 인용된 수보다 많았으나, 정책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포

함하거나 정책 전환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인용하였다. 국회 자료

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일(2023.11.15.)부터 본회

의 의결일(2023.12.8.)까지의 회의록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는 복수의 의원 발

의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실제 입법으로 귀결된 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의 창이 열리지 않은 시기와의 대조를 위하여 앞서 발의된 두 법

률안의 의안원문을 함께 검토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정책피드백이론의 해석효과와 자원효과에 해당하는 진술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Pierson(1993)과 Mettler(2002)의 정의에 

따라, 행위자가 권한⋅정보⋅예산⋅조직 등 물적⋅제도적 자원에 새롭게 접근하게 되

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자원효과로, 행위자가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 

틀을 새롭게 형성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해석효과로 분류하였다. 두 요소가 하나의 

진술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의 핵심 서술어를 기준으로 주된 효과를 

판정하였다.

구분 판정 기준 해당 유형의 예

자원효과

행위자(개인⋅조직)가 정책을 통해 

권한, 정보, 예산, 조직⋅인력, 법적 

지위 등 물적⋅제도적 자원에 새롭게 

접근하거나 확보

감독권한 확보, 검사자료 축적, 준법감시인 

직무독립성 법제화, TF 운영을 통한 

정보자원 획득

해석효과

행위자가 정책을 통해 문제의 원인, 

책임 소재, 정당성의 프레임을 새롭게 

규정 또는 재구성

금융사고를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 

책임으로 재정의, 언론⋅시민단체의 “제도적 

문제” 프레이밍

판정이 

모호한 

경우

하나의 진술에 자원과 해석 요소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핵심 

서술어(무엇을 “확보”했는지, 무엇을 

“규정⋅재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주된 효과 하나로 판정

“감독⋅검사 자료를 입법 근거로 

활용”(자원)과 “내부통제를 법률 준수 

관점에서 평가할 프레임 제공”(해석)이 

공존하는 진술의 경우, 핵심 서술어가 

“프레임을 제공”이므로 해석효과로 판정

※ 저자 작성

<표 1> 해석효과⋅자원효과 판정 기준

서 정책 당국자 발언과 업계 동향이 보다 상세히 다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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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정책피드백 이론과 다중흐름모형의 적용

2016년 제정되고 2017년 일부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

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 이사회 구성⋅운영, 내부통제 등 지배구조

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기본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고자 하

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은 제도적 자원과 권한을 확보하는 한편,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새롭게 규정해 나갔다. 2016년 법 제정이 발생시킨 

자원효과와 해석효과는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름 모두에서 관찰되며,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세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각 흐름별로 두 효과가 어떻

게 작동하였는지 살펴본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016년 지배구조법 제정 이후 2023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문제⋅정책⋅정치 세 흐름에서 나타난 주요 전개를 개관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이

하에서는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정책피드백의 해석효과와 자원효과가 각 흐름별로 어

떻게 작동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시기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2016 — 지배구조법 제정 —

2019.10∼11 DLF 사태 확산
금융위 제도개선방안 

간담회(11.15)

고위험상품 판매제한 

추진 발표(10.4)

2019∼2020 라임⋅옵티머스 사태 —
국감 사모펀드 증인 

대거 채택(2020.10)

2020.12 — 강민국의원안 발의 —

2021.8
2020구합57615 

판결(준수의무 부재 확인)
— —

2021.10∼11 — —
강민국⋅오기형 의원 

내부통제 강화 촉구

2022
우리은행 횡령(약 

700억원)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발족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 이복현 원장 발언

2023 경남은행 횡령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6월), 

김한규⋅윤한홍의원안 발의

이복현 원장 

CEO⋅CFO 책임 

발언(10월)

<표 2> 지배구조법 개정 관련 사건⋅정책⋅정치 흐름 연표(20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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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흐름과 정책피드백

2023년 지배구조법 개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로 볼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18년부터 23년 8

월 말까지 6개 금융업권(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

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25건으로 조사됐다(CEO스코어데일리, 2023). 특히, 권익

위에 따르면 금융권 횡령액이 최근 수년 간 증가했고, 피해액이 수백억 이상의 대형 

사건이 누적되었다. 이는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횡령액이 약 1,800여억원이

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연합뉴스, 2024). 구체적으로 2022년 우리은행 직원이 약 

700억원 대 이상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 2023년 BNK 경남은행 직원이 약 560억 원 

이상의 PF 대출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 등의 횡령 사건과 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4)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5) 등의 불완전판매 및 금융투자상품 사고 등이 초

점사건(focusing event)으로 작용하였다. 금융사고의 경우 1인당 피해금액이 크고, 회

수율이 낮아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연합인포맥스, 2024).

이러한 사건들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비에 귀인한 것으로 지적되었고(국

민권익위원회, 2022), 내부통제 실패가 우발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위험

으로써 정책문제화되었다.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내부통제 의무가 “형식적⋅

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금

융위원회, 2023b). 특히, 당시 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 마련 의무는 있으나, 준수의무

는 두고 있지 않기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소홀하게 이행하였을 때, 

개별 경영진 등에게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송지민, 

2023). 2021년 판례(2020구합57615 판결)에서도 ‘현행 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

4) 은행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를 고위험임에도 불완전판매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
한 사건.

5)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부실자산⋅허위 운용 등으로 투자금을 부당 운용해 환매 중단과 대규
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사건.

시기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2023.11∼12 —

정무위 상정(11.15)→ 

의결(11.30)→법사위(12.7)

→본회의 통과(12.8)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3건 통합, 

초당적 신속 처리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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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기존 법률규정만으로는 내부통제실패를 제재하거나 개선하기가 법

적으로 불명확하다는 점이 소송과 판례로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피드백은 명확한 준수

의무와 책임 배분이 법률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흐름은 정책피드백의 해석효과와 결합하여 강화되었다. 정책은 단순

히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 정부와 정책 대상 집단 간의 관계

를 재구성한다. Schneider & Ingram(1993)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정책결정자는 대상

집단의 사회적 권력과 인식에 따라 이들을 재구성하며 이를 통해 정책수단을 달리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6년 지배구조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영진과 조직 책임

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Schneider & Ingram의 관점에 따르면 금융회

사는 사회적 권력이 높은 집단으로 금융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책 당국은 이들 집단을 내부통제를 스스로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관리

주체로 재구성해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체계의 미흡을 거론하며, 금

융회사 조직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하였고 이는 향후 법 개

정 논의로 이어졌다(금융위원회, 2019; 오피니언뉴스, 2019). 즉, 대규모 금융사고의 

발생은 일종의 초점사건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들은 2016년

의 법 제정만으로는 이러한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라는 정책대상을 규범적으로 내부통제의 책임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구성하여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비즈워치, 2023).

금융회사의 내부행위자 측면에서도 해석효과가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반복된 

금융사고 속에서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는 가운데, 법 시행 후 임직원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를 내용으로 한 지배

구조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다.6) 금융사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

서도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제재의 전제는 내부통제 담당자와 임직원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성실히 그 

6) 제21대 국회에서 총 3건이 발의되었다. 강민국의원안(2106787, 2020.12.21. 발의), 김한규
의원안(2120915, 2023.3.28. 발의), 윤한홍의원안(2124376, 2023.9.11. 발의)이며, 3건 
모두 2023년 12월 8일 정무위원장 대안(2125833)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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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한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의무를 금융사고 발생 여부라는 결과 

중심의 책임이 아니라, 사전에 인지 가능한 역할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규

범으로 해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은 23년 

개정법안에서 책무구조도를 도입(제30조의3(책무구조도)하여 각 임원이 소관 책무 영

역에 따라 내부통제 및 관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동 법은 각 금융사에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임기를 보장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준법감시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급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였다(더벨, 2016). 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횡

령 등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각 은행장 대신 7개 주요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이 증인으

로 처음 채택되어 출석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이 대외적 책임

을 질 만큼 그 역할이 공식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인베스트조선, 2023). 그

러나 모든 금융사가 법의 취지를 충실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준

법감시인을 요식적 자리로 해석하여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정기인사 때 교체하거나 문

제 발생 시 희생양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19). 16년 법 시행 

이후에도 KB금융지주, KB국민카드, 신한금융지주 등에서 준법감시인이 2년의 임기 만

료 전 교체되었고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1년 사이 준법감시인이 세 차례나 바뀌었다(헤

럴드경제, 2019).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업계의 허술한 내부통제 인식’과 

법에 준법감시인의 임기보장 강화 조항을 검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요컨대 일부 금

융사들은 16년 제정된 동 법의 준법감시인 제도의 의미를 축소해석하여 조직 내 실효

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이러한 한계는 이후 23년 법개정에서 내

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제기되는 배경 중 하나로 작용

하였다.

종합하면, 2023년 지배구조법 개정의 문제의 흐름은 반복된 금융사고라는 외생적 

사건의 단순한 누적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2016년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도 내

부통제 실패가 반복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고, 금융당국, 금융사 내부 행위

자들은 이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해석효과는 금

융사고를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경영진 책임, 내부통제 실패, 제도적 

미비의 문제로 재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명확한 준수의무와 책임 배분을 요구하는 문

제의 흐름이 강화되었다. 이 때 해석효과는 반복된 사고의 원인을 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미비에서 찾게 함으로써 이후 정책변동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고, 2021

년 판례를 통해 준수의무의 부재가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러한 인식에 제도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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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한 자원효과로 볼 수 있다.

2) 정책의 흐름과 정책피드백

정책의 흐름에서 나타난 정책 피드백 효과는 다음과 같다.’16년 지배구조법 제정은 

금융당국의 감독권한, 검사자료, 내부통제 조직, 준법감시인 제도 등의 제도적 자원을 

축적시켰고, 이러한 자원은 이후 책무구조도 도입, 이사회 감독 강화, 임원별 책임 명

확화와 같은 정책대안이 구체화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즉, 동법 제정을 통해 금융

위원회를 비롯한 금융 당국은 법적 감독 권한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였다. 지배

구조법과 함께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마련하여 임원 임명 및 해임 요건, 이사회 구성, 

내부 거버넌스 기준 및 위험 관리 기준 수립, 최대 주주의 자격 심사 기준 등의 법⋅

제도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김앤장법률사무소, 2016).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직접 감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조직적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러한 초

기 자원 확보를 통해 이후 금융당국이 현장검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 논의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16년 시행된 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시행 초기 형식적 운영으로 실효성이 미흡했다(금융위원회, 2023b). 이후 사모펀드 불

완전판매와 은행 직원 대규모 횡령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검사권과 제재권을 통해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다. 금융위원

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축적된 사고 사례 및 제도 미비점 등의 정보자원을 획

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

면서 금융업계⋅감독당국⋅전문가 논의를 기반으로 정책대안을 형성하였다(금융위원회, 

2022; 금융위원회, 2023a).

이후 2023년 6월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금융위원회, 2023a). 해당 방안은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하도록 책무구조도 작성과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의무의 구체화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임원은 각각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

부 및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책임을 하부로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을 구현하고자 하였다(금융위원회, 2023a). 이는 반복된 금융사고와 감독⋅입법 논의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가 기준과 조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이 형성되었다(보험연구원, 20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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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 행위자의 측면에서도 2016년 지배구조법은 중요한 제도적 자원을 제

공하였다.’16년 제정된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제24조), 준법감시

인(제25조), 위험관리책임자(제28조) 등의 설치⋅운영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 담당 직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화하였다. 이를 통해 법 제정 이전에는 내부통

제가 회사 내부 규정 차원에서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위상이 변동되던 것과 달리, 제

정 이후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직무독립성이 명시(제30조 제 1항)되었고 

자료접근권(제30조 제3항)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즉, 법적으로 보호된 조직 내부의 

자료 접근 권한과 독립적 지위의 부여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에서 내부통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자원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반복

되면서, 내부통제의 실패 원인이 준법감시인이나 내부통제의 외형적 제도화의 한계보

다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어디에 귀속되는가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의 불명확성 논의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보험연구원, 2024a). 즉, 오히려 내부통제 관련 직위와 규정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체계의 존재

와 절차 준수를 근거로 책임을 특정 직위나 개별 행위자의 문제로 한정하는 대응을 보

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이러한 대응에 현행 법령이 내부통제 관련 조직내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금융위원회, 2023a). 이러

한 문제 인식은 2023년 개정에서 임원의 책무구조도 도입 및 책임구조의 명확화에 초

점을 두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업계는 제재 및 면책 기준의 명확화, 소규모 금융회사 특례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고(금융위원회, 2023a), 감독당국은 해외의 유사 제도를 참고

하되 국내 집행 가능성과 업계 수용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변형 및 정교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해외사례 소개와 각종 세미나를 통해 정책공동체로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였다(금융위원회, 2024b). 

이와 함께 23년 2월에는 정부에서 선진국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싱가포르와 영국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4). 국내에서 개정된 지배구조

법은 영국의 고위 경영진 및 인증제도(Senior Management Regime)7)에 기반하는

데, 동 제도를 도입한 싱가폴과 호주의 제도 등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구체화하였다

(송지민, 2023). 이는 정책공동체의 논의를 통해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업계 수용가능성

7) 고위경영진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금융행위감독청(FCA)은 금융회사의 고위경영진과 모든 직
원에게 적용할 기본적인 행위 준칙(Conduct Rule)을 마련할 뿐 아니라, 고위경영진의 책무
구조도와 책무문서를 금융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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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정책 생존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다듬어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의견제출 절차 포함)를 통해 공개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책무구조도 구성요소(책무기

술서⋅책무체계도), 제출기한 등이 규범화되었다(금융위원회, 2024a). 이 과정에서 

개정안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정준아, 2023; 김준철⋅김태진, 2024; 노종화⋅이은정, 2022; 장윤제, 2024; 보험

연구원, 2024a). 요컨대, 초기 정책설계 시 해외 제도를 참조하여 정책 대안이 형성

되었고 감독당국과 전문가 등의 정책공동체, 관련 이익집단으로서 금융업계와의 논의

를 통해 국내의 법 집행 가능성과 업계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정 법의 주요 내용인 

책무구조도 도입 및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신분 제재 부과 등이 다듬어져 

규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2023년 지배구조법 개정에서 정책의 흐름은 자원효과가 우세하게 작동하

는 가운데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지배구조법을 통해 축적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 검사자료, 내부통제 조직, 준법감시인 제도 등 제도적 자원이 이후 정책대안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자원효과는 금융당국과 전문가, 금융업계가 참여

하는 정책공동체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책무구조도 도입과 이사회 감독 

강화, 임원별 책임 명확화라는 정책대안이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을 갖춘 형

태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패의 원인을 조직과 직위의 

외형적 미비가 아니라 책임 귀속 구조의 불명확성으로 재규정한 해석효과가 함께 작동

하였으며, 이는 대안이 책무구조도라는 특정한 형태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즉 자원효과

가 대안 마련의 역량과 시점을 규정하였다면, 해석효과는 그 대안의 내용에 영향을 주

었다고 볼 수 있다.

3) 정치의 흐름과 정책피드백

’23년 지배구조법 개정에서의 정치의 흐름은 크게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이해집

단의 수용, 의회 차원에서 입법 여론 조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은 당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8) 금융분

8) 국정과제 (34-1)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권의 對고객 책임성 제고. 윤석열 정부 금융
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금융위(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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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다양한 현안 중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앞서 살펴본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금융위원회, 2023a; 2023b)는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의 실행 기

구로서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공론의 장으로도 기능하였다.

한편, 시민사회와 언론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문제로 

해석하며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특정 이

슈를 사회적 문제로 프레이밍(framing)함으로써 부정적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Campbell, 2012). 특히, 특정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언론의 프레이밍으로 부각될 경우 대중의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줌으로

써 정책 변동을 초래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Jacobs & Weaver, 2015). 위 사례

에서도 대표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는 반복된 대규모 금융사

고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문제’로 해석하여 법 개정을 요구하는 담론을 형성

하였다(참여연대, 2020a; 경제개혁연대, 2022). 또한,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금융회

사의 경영진 책임을 강화 및 내부통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참여연대, 

2020b). 한편, 언론에서도 DLF,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이 반복적이고 심층적으로 보

도되면서 이 사건들이 초점 사건으로 작용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진 책임 강화 및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제도적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해석적 틀

을 제공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초점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정책 변화 요구가 나타나는 자기약화피드백 효과가 나타난 것으

로 볼 수 있다(Béland et al., 2022; Jacobs & Weaver, 2015).

다음으로 의회 차원에서 정치의 흐름을 살펴보면,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 및 이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이슈로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하였다(아시아경제, 2024; 연합뉴스, 2023; 청년일보, 

2021). ’20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고를 의제화하

여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대거 소환하였고(매일경제, 2020), 21년 국감 정무위에서도 

당시 강민국 의원이 DLF 사태 관련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서울경제, 2021), 오기형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무’ 부과 필

요성을 강조(아시아경제, 2021)하는 등, 여야 모두 금융사고 책임 및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22년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가 5대 은행장

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지속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의 책임소재와 내부통제 강

화 및 재발방지 등을 집중 추궁하였다(아주경제, 2022). 이에 은행장들도 “최고경영자

로서 내부통제 개선”을 언급하고,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통제를 CEO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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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한국경제, 2022). 즉,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금

융사고의 원인에 대한 경영진 책임 및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

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23년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반복

적인 금융사고 발생에 대하여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

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이

슈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었다(비즈워치, 2023).

특히, 16년 제정된 법은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 자료를 공식 입법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며 내부통제를 법률 준수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입법적 프레

임을 제공하였다. 기존 법률이 내부통제 책임을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서 국회는 이러한 입법권한을 통해 의제 설정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책 피드백을 형

성했다(한양경제, 2023). 이 과정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2017) 등을 활용하여 축적된 입법 논의 자료는 입법적 논거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고 

이러한 조직적 역량과 사회적 공감대는 결국 2023년 말 여야 합의로 법 개정안이 통

과되도록 하는 바탕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내부통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면서 일부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간담회와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금융사들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제재⋅면책 기준의 구체화, 소규모 금융회사 특례 등을 요청하였다(금융위원회, 

2023a). 또한, 정부는 개정 전 시범운영 기간 도입 및 참여사(社)에 대한 컨설팅 제공,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 2024b). 즉, 이해관계자의 측면에서 금융사들은 전

면적 반대보다는 “조건부 조정 요구” 형태의 정치적 압력을 통해 정치의 흐름에서 

수용 가능한 타협 구도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2023년 지배구조법 개정의 정치의 흐름은 기존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사회정치적 피드백이 축적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시민사회와 언론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제도적 문제로 프레이밍하였고,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지

속적으로 의제화하며 입법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

였고, 금융업계 역시 조건부 수용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였다. 즉, 기존 정책

의 한계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사회적 비판과 정치적 압력으로 전환되면서 내부통제 

책임 강화와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한 정치적 수용성을 형성하였고, 이는 정책의 창이 열

리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론⋅시민사회의 프레이밍이라는 해석

효과와 국회의 입법권한 및 축적된 입법 논거 자료라는 자원효과가 동시에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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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석효과 자원효과 핵심 사건⋅근거

문제의 

흐름

(우세) 금융당국이 반복된 

사고를 개인 일탈이 아닌 

경영진⋅조직 책임으로 

재해석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의무를 결과책임이 

아닌 역할수행 기준으로 해석 

/ 일부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제도 축소해석

2021년 

판례(2020구합57615)로 

준수의무 부재가 법적으로 

확인되어 입법 논거 확보 / 

권익위⋅의원실의 

금융사고⋅횡령 통계 축적

우리은행 횡령(2022, 

약 700억원)⋅경남은행 

횡령(2023) / 

DLF⋅라임⋅옵티머스 

사태 / 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정책의 

흐름

실패 원인을 외형적 제도화의 

미비가 아닌 책임 귀속 

구조의 불명확성으로 재규정 

→ 대안이 책무구조도로 수렴

(우세) 

감독권한⋅검사권⋅제재권 

확보 / 검사자료 축적 /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운영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직무독립성 및 자료접근권 

법제화 / 해외 제도 현지조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발족(2022.8)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2023.6.22) 

/ 싱가포르⋅영국 

현지조사(2023.2)

정치의 

흐름

(우세)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와 

언론의 ‘제도적 문제’ 

프레이밍 → 자기약화 피드백

국회의 입법권한을 통한 

의제설정 /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 

입법 논거 자료

국정감사 증인 

채택(2020⋅2022⋅20

23) / 강민국⋅오기형 

의원 문제제기(2021) / 

정무위 상정∼본회의 

통과(2023.11∼12)

※ 저자 작성

※※ 각 사건의 상세 근거는 본문 해당 내용 참조

<표 3> 흐름별 해석효과⋅자원효과의 작동 양상

4) 정책의 창과 정책선도가의 역할

본 연구에서는 2023년 하반기, 특히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2023년 11∼12월을 정

책의 창이 열린 시점으로 본다. 

정책의 창이 열린 시점을 규명하기에 앞서,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고도 입

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시기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은 

모두 정무위원회 상정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강민국의원안은 2021

년 2월 상정 이후 약 2년 9개월간 계류하였고 김한규의원안 역시 2023년 6월 상정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반면 윤한홍의원안은 2023년 11월 15일 상정 이후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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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세 안을 비교하면 대안이 점진적으로 정교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민국의

원안이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규정하는 데 그친 반면, 

김한규의원안은 이사회의 감독, 업무영역별 관리책임자 지정, 내부통제 정상 작동 시 

제재 감면까지 담고 있었다(안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5조제6항).9) 즉 차

이는 대안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정교화 수준과 정부 방안과의 정합성에 있었다. 

김한규의원안의 상정 시점까지 정부 방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고, 정부 방안에 기

초한 윤한홍의원안이 발의되면서 나머지 두 안이 이를 중심으로 통합되었다. 정기국회 

말의 시간적 압박은 2021년과 2022년에도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자원효과로 축적된 

감독당국의 역량이 대안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정교화하고 그것이 입법안으로 제출된 

조건에서 비로소 세 흐름의 결합이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정책의 창은 반복된 금융사고 발생이라는 문제의 흐름과 금융당국 중심의 정

책대안(내부통제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의 흐름, 정부 국정과제 및 금융업계의 수용과 

정치권의 내부통제 강화 압력 등의 정치적 흐름이 존재하다가 정기국회 말의 시간적인 

압박을 통해 이미 준비된 정부 대안이 국회 대안으로 흡수되며 압축적으로 절차가 이

루어지면서 열렸다고 볼 수 있다(파이낸셜뉴스, 2023). 이미 23년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서 책무구조도,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의

무와 이사회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설계안이 제시되었고(금융위원회, 

2023a), 동년 9월 발의된 윤한홍 의원안(의안번호 2124376)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제

시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6월에 발표한 ｢금융권 내

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기초한 윤한홍 의원 발의안에 김한규⋅강민국 의원 발의안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었음을 명시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023b). 즉 행정부가 

마련한 정책대안이 의원 발의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시점이 세 흐름의 결합을 가

능하게 한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정

기국회 종료 전 민생법안 일괄 처리라는 정치적 시간 제약과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실

질적으로 열렸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관련 법안은 2023년 11월 15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1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11월 30일 정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12월 8일 본회의 의결까지 단기간에 신속하게 이루

어졌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9) 다만 두 안 모두 임원별 책무를 사전 배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책
무구조도 체계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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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3년 12월 정무위원장 명의의 대안(의안번

호 2125833)이 상정⋅가결되면서 기존의 여러 의원 발의안들을 통합⋅조정하는 형태

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복수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표준적인 입법 절차이다. 다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10)

에 따르면, 이 통합 과정에서 각 의원안 간의 세부 설계 차이는 금융당국이 마련한 책

무구조도 방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수렴되었다. 김한규 위원은 자신의 발의안과 윤한홍 

의원안의 차이를 언급하면서도 “책무구조도는 아마 금융위랑 논의를 많이 하신 것 같

으니... 책무구조도 도입을 전제로 통합안을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고 발언하였고 강민

국 위원 역시 세부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안들이 일리가 있다”며 신속한 처리에 공감을 표하였다. 이는 위원회 통합 절차

가 정치적 협상이나 연합의 결과라기보다, 행정부가 마련한 정책대안에 대한 여야의 

신속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들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배구조법 개정에 있어서의 정책의 창은 단순히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

름이 병존했기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공감대

가 행정부 주도의 정책대안에 대한 신속한 수용으로 이어지고, 정기국회 종료 전 민생

법안 처리라는 시간 압박과 맞물리면서 개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법은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되었고, 이후 2024년부

터 하위 법령 정비와 감독규정 개정,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제도가 구체화⋅정착되었다. 

본 법 개정 과정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은 주로 정책 설계 단계에 집중되어 나타났으

며, 정책의 창이 열리는 단계에서는 이와 성격이 다른 절차적 역할이 관찰되었다. 

먼저, 정책설계단계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등의 금융당국은 문제를 인식하고 ’22년부

터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을 거쳐 ’23년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흐름을 형성하고 유지하였

다. 즉, 정책선도가로서 창이 열릴 시점을 대비하여 실행 가능한 대안을 준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의 창이 열린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원안을 병합

하여 위원장 명의의 안으로 통합하고 단기간 내에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절차를 완

료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11)의 내용에서 나타난 

10)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
소위원회)｣ 제1호, 2023.11.21. pp.36-37

1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
소위원회)｣ 제1호, 2023.11.21.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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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이 통합은 여야 간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라기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정책

대안을 위원들이 신속히 수용한 결과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세 흐름의 결합을 실질

적으로 주도한 정책선도가는 정책 설계 단계의 금융당국이며, 정무위원회는 이를 초당

적 공감대 위에서 신속히 입법화한 절차적 매개자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법 개정에서 정책선도가로서의 역할은 정책설계단계의 금융당국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설계단계에서 금융당국은 정책선도가로서 

“제재보다 예방”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의견수렴단계를 거침으로써 업계수용성을 

확보했고, 해외사례와 시범운영을 통해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무위원회는 위원장 대안으로의 병합⋅조정 절차와 정기국회 말이라는 

시간적 압박을 활용하여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선도가라기보다 정

책의 창을 실제로 여는 절차적 매개자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사례는 정

책선도가가 반드시 정책과정 전 단계에 걸쳐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설

계라는 특정 단계에 국한되어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23년 지배구조법 개정을 정책변동과정으로 보고 정책피드백이론과 다

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3년 개정은 세 흐름이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린 결과라기보다, 2016년 제정 이후 축적된 해석효과와 자원효과가 

세 흐름 전반에서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3년 개정의 여러 

내용 중 특히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규

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석효과 측면에서 지배구조법 제정 이후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

하여 정책 당국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영진과 조직의 책임으로 해석하였으며 금융회

사라는 정책대상이 내부통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언론과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초점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문제’로 프레이밍하여 기존 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가 나타나는 ‘자기약화 피드백’ 현상

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원효과 측면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 제

정을 통해 감독권한과 정보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당시 제도의 실태와 미비점을 파악하

였고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의회는 국정감사와 입법권한의 활용을 통해 

법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규모 금융사고의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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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라는 문제의 흐름과 금융 당국이 준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적 흐

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정치적 흐름이 정기국회 

말의 시간적 압박과 맞물리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

서 정책선도가로서의 역할은 대안을 설계한 금융당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무위원

회는 이를 신속히 입법화한 절차적 매개자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이 사례를 단순히 반복된 금융사고에 대한 정부의 위기 대응이나 

규제 강화로 보는 시각과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위기대응론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

생하면 정부가 반사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두 가지 

지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시점의 문제이다. 위기대응론이 타당하다면 2019∼2020

년 DLF⋅라임⋅옵티머스 사태 직후 규제가 강화되었어야 하나, 실제 개정은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2023년 말에야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이 시차를, 해석효과

가 문제의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도 자원효과가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전환되는 데 별

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TF 운영⋅해외사례 조사 등)과, 정치적 기회의 창이 정기

국회 말이라는 특정 시점에야 열렸다는 점으로 설명한다. 둘째, 방향의 문제이다. 위기

대응론은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결과만 설명할 뿐, 왜 그것이 규제완화나 현상유지가 

아니라 하필 책무구조도라는 특정 형태의 강화로 귀결되었는지는 설명하는 데에 한계

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석효과가 실패의 원인을 규제의 과잉이 아닌 미비로 프레

이밍했다는 점, 그리고 자원효과로 감독당국에 축적된 역량이 책무구조도라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으로 규명하였다. 요컨대 위기대응론이 사건과 

결과를 단선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친다면, 정책피드백이론과 다중흐름모형의 결합은 

그 사이에 놓인 해석⋅자원의 축적 과정과 정치적 기회의 시점을 함께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서는 설명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정적 정책피드백이 정

책의 후퇴가 아니라 강화로 전환되는 조건을 규명하였다. 2016년 법 제정의 한계는 

규제가 과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비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졌으며, 2021년 판례를 

통해 준수의무의 부재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법적 근거를 얻었다. 또한 규제 완

화로 이득을 얻는 정치적 연합이 형성되지 않았고, 금융업계 역시 전면적 반대가 아닌 

조건부 조정 요구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부정적 피드백은 강화의 방향으로 

작동하였으며, 감독당국에 축적된 자원은 그 요구가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본 연구는 정책피드백 이론과 다중흐름모형을 연결하여 분석하여 정책변동을 

단순히 평면적 시계열 상에서의 변화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책피드백 이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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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도를 둘러싼 각 행위자 간의 피드백이 다중흐름모형에서 어떻게 창의 개방으로 

연결되는지 이중구조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각 이론에서는 정책 

피드백 모형을 통해 기존의 정책이 이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의 약화 

또는 강화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 다중흐름모형은 어떤 순간에 정책 변화가 일어나

는지를 독립해서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배구조법 개정의 사례를 통해 정

책피드백 이론에서 어떻게 행위자의 전략들이 누적되었고, 다중흐름모형에서 이러한 

누적된 조건이 언제 정책변화로 전환되었는지를 설명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변동은 단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외생 충격으로 정책의 창이 

열렸다기보다 누적된 부정적 정책피드백의 결과라는 점을 이론을 통해 규명하였다. 

셋째, 정책 변동에 있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정책과정 전 단계에 걸쳐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사례에서 정책선도가로서의 역할은 구체

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한 정책 설계 단계, 즉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집중되

어 나타났다. 반면 정책의 창이 실제로 열리는 단계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수행한 역

할은 여야 간 초당적 공감대 위에서 정책대안을 신속히 입법화한 절차적 매개 기능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선도가라는 개념이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

는 단일한 행위자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같은 특정 국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할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 건의 개정안이 정부 방안 발

표를 전후로 내용의 정교화 수준과 처리 속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넷째, 본 연구는 정책피드백 이론을 금융규제 영역에 적용하여, 규제기관과 피규제

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조직 수준의 정책피드백을 다룬 

기존 연구가 주로 시민단체나 옹호연합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감독기관의 문제 인

식, 입법부의 의제설정, 금융회사의 책임 해석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배구조법 개정이 

반복된 금융사고를 통해 내부통제 실패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가능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규제의 실효성이 제도 설계 자체뿐만 아니라 문제의 가시성과 공적 인

식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 제정 이후에도 발생한 금융사고가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공적 문제로 재구성되면서 규제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넘어 실제 책무구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시적으로 가시화하는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 당국과 관련 기관을 

통해 금융사고 건수, 피해규모, 제재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공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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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내부통제 책임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

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사고-책임자-관리행위-제재 

결과’로 연결하는 통합적 정보 구조로 재구성하여 금융회사 간 내부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당국의 리스크 기반 감독 및 검사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횡령, 불완전판매, 

내부 승인절차 위반, 리스크관리 실패 등으로 빅데이터화하고 유형화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독의 예측가능성과 함께 정책 대상의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고강도 규제의 도

입이 단순히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집행 방식

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는지에 따라 정책 수용 여부가 결

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배구조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권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이 과도한 사후 제재 또는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책임 부과 기준의 명확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에 대한 강

력한 저항 또는 반대가 아닌 참여자로 기능하였다. 즉, 동법 개정은 규제 강도를 일방

적으로 강화하기보다, 책임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사전에 구조화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하는 방식을 통해 업계의 수용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기준을 도입하여 관리 조치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통해 제도 운

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완충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

에 대한 적용 유예 또는 특례를 통해 업권 간 규제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규제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를 통한 정책대상의 순응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금융 당국은 사후 제재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 판단 요소, 제

재 및 감면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회사

로 하여금 내부통제를 규제회피 수단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책임의 영역으로 인식하도

록 하여 제도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제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

제 강화는 단순한 부패 방지 또는 통제 메커니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

호를 위한 공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 체계는 지배구조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내부통제 규

제는 금융사 내부의 조직이나 절차,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된 반면, 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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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정책은 불완전판매 규제, 분쟁조정, 사후적 피해 구제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책임 구조 또한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평가 및 감독 지표에 현행 지표 외에 분쟁 발생 건수, 

피해 회수율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를 포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

사의 내부통제 조직과 소비자 보호 기능 간의 조직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준

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내부통제 담당 조직과 소비자 보호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징후가 내부통제 문제로 조기에 인식

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내부

통제 제도를 단순히 형식적인 조직 관리 장치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정

책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와 소비자 피해 간의 연결을 명확히 드러

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사고 발생 시 해당 업무의 내부통제 책

임자와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소비자 피해와 함께 공개하거나 보고하는 체계를 통해, 

내부통제 실패가 단순한 조직 문제를 넘어 소비자 피해와 직결된 책임 문제로 인식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내부통제 제도를 단순한 조직 관리 장치

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아가 이는 지배구조 개혁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신뢰 회복과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과정을 정책피드백 이론과 다중흐름모형을 결

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지배구조법 제정 이후에도 반복된 금융사고와 이에 대한 해석 

및 자원 축적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책무구조도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 개정

된 제도가 실제 조직 내에서 책임의 사전 배분과 관리 행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지, 제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 추이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조직문화에 대한 자료 접근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으며, 향후 실증분석 및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

는 자료의 해석과 분류가 단독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져 복수 출처 간 의도적인 교차

검증이나 복수 코더 간 신뢰도 검증을 별도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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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hange in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l Control: 

An Analysis Based on Policy Feedback Theory and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Seonmi Choi

This study analyzes how internal control regulation in financial 

institutions changed, integrating policy feedback theory with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Korea’s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terpretive and resource effects generated by the 2016 

enactment operated across the problem, policy, and political streams, 

although their relative influence differed from one stream to another. The 

interpretive effect shaped the direction of policy change, whereas the 

resource effect determined when demands for change could be translated 

into feasible alternatives. Repeated financial scandals reframed internal 

control failures, shifting them from individual misconduct to problems of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interpretive effect), while 

the supervisory authority and informational resources established under 

the existing law enabled alternatives centered on the Responsibilities Map 

to be developed (resource effect). Negative feedback led to regulatory 

strengthening rather than retrenchment for three reasons: policy failure 

was understood as the result of insufficient rather than excessive 

regulation, no political coalition emerged to advocate deregulation, and 

the resources for designing alternatives were concentrated within the 

financial authorities.

※ Keywords: Internal Control, Policy Feedback, Multiple Streams Framework


